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3050

○ 발 의 자 : 이세열 의원(찬성의원 20명)

○ 발 의 일 : 2022년 1월 21일

○ 회 부 일 : 2022년 1월 25일

2. 제안이유

○ 「지방세징수법」상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상 용어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체계 정비

(안 제2조제2항제1호 개정, 제3조제9호 신설, 안 제4조 삭제)

나. 조례 조문체계 정비에 따른 근거조문 개정(안 제5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2. 1. 27. ~ 2. 8.)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정의 취지 및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결손처분” 용어를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시효완성

정리”와 “정리보류”로 나누어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지방세 결손처분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개정사항 정리 >

종 전 개 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사유

발생시 “결손처분” 가능

ⅰ) 체납처분 종결후 배분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ⅱ) 체납처분 중지

ⅲ)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ⅳ)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시에만 결손으로 처리 하도록

하고 내부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하도록 구분

ⅲ) “시효완성 정리”

ⅰ),ⅱ),ⅳ) “정리보류”

○ 한편, 지방세 관계 법령상 종전의 “결손처분”의 의미는 지방세 납세의무의

소멸이 아니라 지방세 징수절차를 중지·유보하는 내부적 사무관리에 불과

한 것*임에도,

* 과거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 舊 「지방세법」*에서는 징수가망이 없는 조세

채권채무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결손처분을 규정하였으나

*  舊 「지방세법」

제30조의2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납입ㆍ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체납 지방세 부담에 대한 면책적 의미의 처분으로

인식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할 경우 민원이 지속 발생

해오고 있는바,

- 금번 「지방세징수법」 개정(2022.1.28. 시행)을 통하여 “결손처분”을 종전의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한 것임.

※ 종전 “결손처분”=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 체납 지방세 징수절차의 잠정

중지·유보

< 지방세징수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794호, 2022. 1. 28., 일부개정]

그 후 지방세법 개정으로 1997년 10월 1일부터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되어 1997년 개정 이후의 결손처분은 지방세 납세의무 소멸이 아니라 지방세

징수절차를 중지·유보하는 내부적 사무관리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종        전 개        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
---------------------------------
--------------------- 정리보류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   ③ --------------------------- 정리



< (참고) “정리보류”의 법규상 정의 사례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체납처분"이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

다.

4.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파악 곤란이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처분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5. (이하 생략)

-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체납 지방세에 대하여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없어질 때까지 그 징수절차를 보류한다는 의미로

사용해온 현행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납세의무 소멸의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 처분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과 여건에 따라 잠정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결손처분을 함께 규정해온 지방세 관련 법령상의 규정과,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의미의 사전적 정의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중의적

해석으로 인한 논란을 제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결손처분(缺損處分)의 사전적 정의: 일정한 사유로 부과한 조세를 거두어들일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납세 의무를 없애는 행정 처분(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종        전 개        정
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보류를 ---------------------------
------------------------ 체납처분-
---------------------. <단서 삭제>



※ 국세의 경우는 1997년 1월 1일부터 결손처분의 납부의무 소멸효과를 폐지하였고,

2011년 국세징수법 개정{[시행 2013. 1. 1.] [법률 제11125호, 2011. 12.

31., 일부개정]}으로 결손처분을 법에서 삭제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훈령)**에

“정리보류” 규정을 신설하였음.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정리보류)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받게 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나. 결손처분 용어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제2항제1호, 안 제3조제9호 신설,

현행 제4조 삭제)

○ 안 제2조제2항제1호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특별한 공적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을 통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 중 ‘결손처분’을, 「지방세징수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리보류’로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생략) 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적으로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세입

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

우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여기서 ‘체납 또는 결손처분(개정 “정리보류”) 자료 제공’이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자료(공공기록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함으로써, 체납자의 금융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체납처분 수단을 의미하는 것임.

○ 다음으로, 안 제3조제9호 신설 및 현행 제4조 삭제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조례 제3조에서 체납액 징수 사례별로 열거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4조에서 결손처분(개정 “정리보류”)된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 최근 3년간 체납 지방세 징수 및 포상금 집행 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징수액 포상금 징수액 포상금 징수액 포상금

계 226,319 2,049 184,629 1,711 227,365 1,916

시

소계 47,264 487 35,787 455 52,879 626

일반직 42,628 281 31,029 247 44,230 264

*시간선택제 4,636 206 4,758 208 8,649 362

자치구 179,055 1,562 148,842 1,256 174,486 1,290

* 안 제3조9호의 정리보류(결손처분)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

1. 서울특별시 세입금(서울특별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

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

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1. -----------------------------

-----------------------------

-----------------------------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조례의 규율 대상을 성격에 맞게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현행 제4조를 삭제

하고 이를 안 제3조제9호를 신설(이동)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 다만, 현행 조문 중 “부분결손 제외”라는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은 결손

처분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

사실상 전액 결손처분된 체납액만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 재무국에서는 결손처분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과장 전결 내

부결재 문서에 의해 전액결손된 체납자료를 배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지급기준)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정리보류

(기존 결손처분 포함)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제

1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

급기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결손처

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체납액의 징수

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의 지급

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

상금으로 지급한다.

<삭 제>



- 체납처분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된 체납액의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는 이 외의 체납액 징수에 비해 높은 수준

(징수액의 1000분의 43, 3천만원 한도)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그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3조제9호를 신설하면서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을 “정리보류(기존 결손처분

포함)”로 변경한 취지는,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 이후

기존의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확인 규정한 것임.

다. 조문체계 정비에 따른 근거 조문 개정(안 제5조제3항)

○ 안 제5조제3항은 종전 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3천만원 이하)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그 지급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문(현행 제4조)이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삭제·이동 신설(안 제3조제9호)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지급기준)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

조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정리

보류(기존 결손처분 포함)된 고액체

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는 제2조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

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

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삭 제>



라. 기타(부칙)

○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 개정의 원인이 되는 개정 「지방세징수법」의 시행(2022.

1.28.)에 맞추어 본 조례의 시행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여 신속하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체

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

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ㆍ② (생략) 제5조(지급한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3조제9호----------------------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참 고 1  지방세 “결손처분” 관련 근거 법 변천사항

지방세법
(2010.3.31. 전부개정, 2011.1.1. 

시행)되기 전의 것)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정, 2011.1.1.시행)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정, 2017.3.28. 
시행)부터 금번 개정 전까지

제30조의3 (결손처분) ①납세의무
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
다.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
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
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
에 부족될 때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30조의2제3호*의 규정에 해
당될 때

*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
성되었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
성되었을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
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
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
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
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
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
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 고 2  “결손처분”(개정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합 계
시효결손
(개정

“시효완성정리”)

불납결손
(개정 “정리보류”)

소계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평가)액
부족 기 타

2017년 2,580 417 2,163 1,007 25 28 1,103

2018년 3,838 264 3,574 1,347 32 2,072 123

2019년 3,142 246 2,896 1,572 11 1,149 164

2020년 2,453 205 2,248 1,184 8 1,003 53

2021년 504 172 332 226 6 65 35


